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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reached over 2 millio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rapidly increasing as well. Multicultural families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disasters than average 
Korean families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For those who have low socioeconomic 
status, the risks associated with disasters become even greater. This high vulnerability indicates a lack of
disaster safety and supporting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us, improving disaster safety management 
would be a long-term solution for challenges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have faced. Currently, Korean disaster safety and supporting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remain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e role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upon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on Japan, this article identifies the policy recom-
mendations under the four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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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에 대한 한국사회와 정부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고시 제

2016-9호로 학교안전교육7대 표준안을 제시하고 유⋅
초⋅중⋅고에서 참여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도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맞

춤형 안전교육지도를 만들어 6단계 생애주기에 따른 재

난안전영역별 교육영역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맞

춤형 교육(KASEM)의 대상은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같

은 시민으로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난약자, 교통약

자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독립적인 자기방어

가 어려운 취약계층(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보

호자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

전교육 부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부재에 대

한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로 특히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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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통한 성장기 아동부터의 재난안전교육 필요

성과 일반 성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확산에 대한 노

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은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유불리에 

따른 취약성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이 재난 상황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및 대피명령 

등 재난 대응 활동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등을 고려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적 정의조차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은 

2012년부터 소방조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나 그 활동이 미비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 원어민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확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활안전 및 소방안전에 한

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

(2015.07.07.)를 보더라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전교

육 필요성의 인식은 뚜렷한 다문화 현상 속에 결혼 이주

자 및 외국 출신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고 한국

생활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

나,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다문화 가

족과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한

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실태를 고려한 재난안전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 가

족에 대한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의 현실을 종

합⋅고찰함으로써 정책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논의를 통해 향후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수요를 고려한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

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는 재난현장에서 일상적

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학문적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

한 정의적 개념에 대한 시도는 드물다.

재난취약계층 용어는 Sim, et. al.(2010), Kim, et. 

al.(2012), Kim, et. al.(2014)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

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는 물론 각 국

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조력

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며, 대상적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외국인, 영유아 등을 포함한다

(Kim, et. al., 2014: 116).

국내의 연구로는 Yoo(2008: 9-11)의 경우 위험과 

취약성 개념의 관계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신체적, 경제

적 취약계층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아동, 노

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그 대상을 유형화하여 정

의한 바 있다. 한편, Sim, et. al.(2010: 11)은 재난취약

계층을 ①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적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②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체적 측면에서 스

스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③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

으로 정의하고 있다. Kim, et. al.(2012: 18)은 재난취

약계층을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인자에 피해받기 

쉽거나 그 피해로부터 스스로 복구행위를 하기 어려운 

개인 및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Lee(2008)는 재난 약

자란 용어를 통해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경우 위험관찰능

력, 정보입수 및 발언능력, 행동능력 측면에서 일반인

과 구분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

다(Kim, et. al., 2014: 116-117 수정 인용).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에 대비하여 상대적 재난취

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여

성, 아동 등을 포함한다. 즉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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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특성과 개인의 역량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재난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은 재난 발생 시 첫째, 

정보의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 둘째, 재난 상황에서 대

피하기 위한 위험회피 능력의 곤란, 셋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외부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 등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니며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 정보의 제한이나 자급자족이 어려운 재

난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그들이 활용 가능한 방

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기

존의 재난지원 방식(구두 발표, 방향 표지판 등)을 활용

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이

해한다. 그러나 인종의 다양성, 즉 다문화 가족의 구성

원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방식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채널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

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육은 이들의 생활기반이 되

는 공동체(community-based)를 중심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재난안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선결요건 중

에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하기 전

까지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태만한 경향이 있다(Son, 

et. al., 2016: 144).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때때

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다. 즉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적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

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Son, 

et. al., 2016: 144).

재난 자체는 그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 

발생에 따른 위험은 질병처럼 예방이 가능한 문제로 간

주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교육은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Lee, et. al., 2013). 이

에 Gong & An(2009)은 안전교육을 “교육이라는 수단

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재난안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하여 개인이

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련

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직접적인 효과

를 가져올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Lee, 2016: 26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의 필요성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다문화 가족

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폐해로서 범

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국제적십자연맹이 국제

사회에서 지속해 온 재난관리 및 구호 활동의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정보관리가 재난대응 및 구호에 있

어 핵심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근래 들

어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재난안전정

책의 일부로 포함하여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

나(Kim, et. al., 2015: 157), 재난안전교육정책은 미

흡한 실정이다.

3. 선행연구의 한계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아직 국내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교육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초점을 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시행된 다문화가족 연구는 상당부분 여성 

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

어져 왔으며,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차원

의 정책연구가 대부분으로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재난안전 연구는 거의 없다(Kim, et. 

al., 2015: 155).

한편,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Kwon(2012)



40   Crisisonom y Vol.12 No.11

이 지진해일 대비 주민 교육훈련, Jeon & Lee(2013)가 

산불방지, Lee, et. al.(2013)이 화재안전교육, Jeong, 

et. al.(2013)은 안전보건교육, Park & Kim(2014)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재난안전분

야 교육훈련 효과성을, Lee & Ryu(2014)가 중앙소방학

교 재난안전교육훈련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

나, 이는 실무자 또는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교육훈련

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연구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들

(Son, et. al., 2016, Lee, 2016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Kim, et. al.(2015)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

난안전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접근

성에 대한 국내 연구 및 정책의 취약성을 인터뷰를 통해 

실증하면서 이들 거주 외국인에 대해 민방위 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에 참여시킬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다.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재난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한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연구가 포괄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실무자 및 특정 계층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정 계층의 경우도 학교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초⋅중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실상 재난취약계층의 분류에 따른 

체계적 정책방안 연구는 사실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재난취약계층이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 갖는 어려움(disability)에 대

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사회적⋅정책적 배려 논의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을 우

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필요

성을 재논의하는 한편,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차원에

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지원체계와 재난안전교육

의 지원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과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

1.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현황

한국은 2015년 다문화가족이 80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매년 10% 이상

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의 보

고에 따르면 2020년 100만 명을 헤아릴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기준으

로 체류 외국인은 1,899,519명으로 이 가운데 장기체류

의 비중은 1,467,873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자의 경우도 214,168명으로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외국

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작성하는 2015년 외국인주민 현

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족은 305,446명으

로 여성이 253,79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자

녀는 207,693명으로 만 6세 이하가 117,877명(56.8%)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의 경우 한

국계 중국인이 98,037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81,010

명, 베트남 58,761명, 필리핀 17,353명, 일본 13,239명 

순으로 높으며, 자녀의 경우는 베트남 57,856명, 중국 

42,791명, 한국계 중국인 39,160명, 일본 17,195명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의 경우 경

기 89,877명, 서울 74,629명, 인천 19,397명, 경남 

16,836명, 충남 14,019명, 경북 13,045명, 부산 11,720

명, 전남 11,316명, 전북 10,291명이며, 자녀의 경우는 

경기지역이 52,810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29,790

명, 경남 15,498명, 전남 13,086명, 경북 12,712명, 충

남 12,341명, 인천 12,334명, 전북 10,820명, 부산 

9,142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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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가족과 재난안전교육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은 2013년 여성가족

부가 마련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 

2017)｣에 기초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www.mogef.go.kr).

제2차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

회’를 비전으로 6개 영역 86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7

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개), 안정

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6개),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

고(21개), 정책추진체제 정비 분야(11개)로 재난안전지

원 및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2012년부터 ‘외국인 및 다문화가

정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19생활안

전 원어민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인을 위한 비상대비안내서 등을 간행하고 있으나, 별도

의 재난안전교육을 사업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외국인 및 장애인을 고려한 119 다매체신고서

비스가 40억의 정부 예산을 들여 2013년 6월부터 이용

되고 있으나 그 이용률이 낮고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서

도 추가정보 확보 등 신고접수 상의 시간 지연 등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앞서의 재난안전교육 및 비상

대비매뉴얼만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재난대비지원 활동

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www.mpss.go.kr).

3. 다문화가족 재난안전교육의 문제점

재난관리 정책, 특히 재난안전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은 이들이 갖는 언어

적 장애와 문화적 차이에 있다. Kim, et. al.(2015) 등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있어 재난정

보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 재난정보 

전달체계 및 홍보방안은 미흡한 편이며, 교육훈련조차 

외국인들이 훈련의 목적과 이해에 있어서 일반인(내국

인)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위험인지는 물론 대처요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재난 피해 발생 시 다문화가족

과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피해조사 기준이 불명

확하며,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정책 편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

책적 반영이 미흡하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가족 스스

로가 국내의 재난지원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을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한 수단

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은 이들이 한국사회의 적응

과 정착과정에 있어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

다 거시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의 차원에서 이들 가정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과 재난안전교육 

현황

1. 일본사회의 다문화 가족 현황

일본은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 지역사

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

다. 일본 통계센터의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2003년 1,915,030명에서 2016년 6월 현

재 2,765,267명(불법체류자 미포함)으로 증가하였다

(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

161643).

동 자료에 따르면 국적별로는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권이 240,584명으로 가장 많으며, 북미권은 121,327명

으로 미국이 98,66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830,385명이며, 한국이 

510,669명이며 태국 125,184명 순이며 무국적의 외국

인이 640명으로 가장 적다. 즉 단일 국가들 중 절대적

으로 많은 외국인이 중국과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07,828명, 여성이 1,457,439

명으로 여성 외국인이 많으며, 0~5세 사이의 영유아

는 전체 외국인 중 108,394명으로 중국 국적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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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2,831명으로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190,285명으로 중국 국적이 190,285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은 164,995명으로 차순위로 나타나

고 있다.

2. 다문화공생 정책과 재난안전교육

1)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의의와 추진 내용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족의 개

념과는 구분하여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이라는 공식

적 정책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다문화

주의’ 정책 또는 담론과는 구분된다. 즉 일본 사회에 있

어서 다문화공생은 외국 이주민과 일본 원주민들 사이

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Choi, 2010: 

144)1)한다는 점에서 결혼 또는 인지⋅귀화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형성한 주체만을 의미

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과는 다소 구분된다. 

이러한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요한 추진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

야기현의 사례를 통해 주요한 정책추진의 내용과 방향

을 이해하고자 한다(www.pref.miyagi.jp/uploaded/ 

attachment/235842.pdf).

일본은 다문화공생 사회 형성을 위해 국적이나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국적이나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민이 지역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하면서 실행되는 사회

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다문화공생 정책을 위한 주요한 추진과제

는 첫째,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 

둘째,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과의 연계성 부족, 셋째, 

의사소통의 어려움, 넷째, 학습기회의 부족, 다섯째, 가

족지원의 필요성, 여섯째, 활동 장소의 부족, 일곱째, 

외국인 주민의 현격한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문화공생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한 과제는 

첫째, 의식의 벽 해소, 둘째, 언어의 벽 해소, 셋째, 생

활의 벽 해소, 넷째,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그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의 시행은 다

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이념의 계발

∙ 주민에 대한 계발활동

∙ 교육기관에서의 계발활동

∙ 시정촌에 대한 계발활동

∙ ‘다문화공생 가족’에 대한 계발활동 및 추진체

제의 정비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

∙ 지역주민과의 교류 추진

∙ 방재훈련 참가 촉진

∙ 방재⋅방범에 관한 보급 계발

③ 다언어화 지원

∙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다언어화 추진

∙ 재해 시⋅긴급 시의 다언어 정보제공

∙ 의료기관의 정보 다언어화 추진

∙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 다언어화 추진

∙ 통역 활용 등에 의한 다언어 대응 추진

∙ 지역 간 연계에 의한 다언어화 추진

④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학습지원

∙ 일본어 강좌의 충실화

∙ 외국인 아동⋅학생의 일본어 교육 추진

∙ 생활 오리엔테이션 추진

⑤ 가족 지원

∙ 다문화공생 가족에 대한 상담 대응의 향상

∙ 상담체제 강화

1) 다만, 그럼에도 다문화공생의 개념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나 심지어 사회통합이나 국가적 팽창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Choi, 2010: 146). 한국의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 통합을 넘어 국가적 

팽창(가령, 저출산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언급되는 일부 사례)을 고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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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의 육아 지원

∙ 모국어⋅모국문화교육의 학습지원

⑥ 활동 지원

∙ 취업 지원

∙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 등으로 인재활용 

추진

∙ 지역 활동 참가 촉진

⑦ 외국인 증가 대응

∙ 관계기관의 협동에 의한 지원⋅계발

∙ 다양한 외국인 주민에게 대응하는 환경 정비

일본은 지방정부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다문화공

생 정책의 일환으로 상기의 7가지 사업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지원체계 및 교육훈련

은 이런 시책의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에

서는 다문화공생 추진 과정에서 재난안전 및 재난안전

교육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공생과 재난안전 지원 및 재난안전교육 

지원정책 현황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으로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의 힘든 현

실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재난안전교육

에 보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Yang, 2012: 103). 특히 

동일본대지진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로 많은 외국

인들의 출국러시 속에 다문화공생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 표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

었다(Yang, 2012: 108-110).

무엇보다 Yang(2012)에 따르면 유학생 및 결혼이민

자들이 모두 분산 거주하는 미야기현의 경우 외국인들

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이 나

타났으며, 언어와 문화장벽은 외국인들이 동일본대지

진을 겪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표적 어려움으로 지적하

고 있다2).

2007년 일본 총무성 다문화공생의 증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방재대책의 현상

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www. 

soumu.go.jp). 지방정부의 재해대책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가운데, 1990년 이후 급증한 외국인 주민에 대해 

재해에 대한 기본의식계발이나 재해정보의 정확한 전

달, 대피소생활의 지원이나 안부정보 제공 등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재해정

보의 전달, 대피소 등에 있어서 지원 안부의 확인과 정

보제공, 그리고 방재학습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해

대책의 충실⋅강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을 위한 중요한 방재대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차원의 논의에 기초한다(www. 

soumu.go.jp). 첫째, 재해 시 요원호자(재해약자)로서 

외국인 주민이 갖는 언어, 문화, 구체적인 관습과 재해

경험의 빈도 등의 차이가 재해 시 다른 요원호자와 갖는 

차이로 외국인주민의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전달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들 스스로가 갖는 방재

역량의 잠재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경우 외국인 주민을 단순히 재해 

시 요원호자로서 고령자,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과 동

렬의 위치에 두고 접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재해 시 다른 요원호자들과 구분되는 해결과제

를 갖고 있으며, 해당 지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케

이스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기초로 지역방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총무성 다문화공생의 증진에 대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www.soumu.go.jp).

2) 일본의 경우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 외국인 실태조사의 지원범위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통해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다 

거시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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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기본적 관점의 재정립

재해 발생 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인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외국

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해야 하고, 일본인 스스로도 외국인 주민의 방재에 관

한 위기의식⋅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자조⋅공조⋅공

조의 기본 아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재난 상황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

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시각

은 다문화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한 축으

로서 일상의 대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사례 1: 일본 오즈미마치는 외국인의 일본 체재가 장기

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주민과 연계를 위해 피재지 지

원⋅방재를 축으로 한 협동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 외

국인 주민을 함께 생활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고 각

각의 모국어로 일본의 관습이나, 제도, 매너 등을 전달

할 수 있는 ‘문화의 통역 등록사업’을 실시하여 동일본 

대지진 시 브라질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일본 대지

진 피해 지원을 위한 의견을 스스로 모으고 활동 지원을 

실시함

나. 관계자 그룹의 연계

지방정부 내에서 방재담당 부서와 외국인주민시책 

담당 부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에 재해대책본부 

내에서 외국인주민시책 담당 부서의 역할을 사전에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관기관 등의 지원활동, 대

피소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요구사항 파악, 외국인 주

민에 대한 유관기관의 분업이나 재해응급대책의 순서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원에 있어서 지방정부뿐만 아니

라 지역 국제화 협회 및 NPO 등 민간단체를 포함시켜 

재해 발생 시 외국인을 서포트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주

민들 스스로가 형성한 조직 및 네트워크 그룹의 중요한 

인물을 자주방재조직에 참여시킴으로써 외국인 주민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서 이들의 잠재적 역량

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2: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CLAIR)는 재해 시의 

인적 상호지원 등을 위해 시정촌 단위의 협력네트워크

를 광역단위 네트워크화하고 CLAIR가 연계지원, 후방

지원 하도록 재해다언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모

델을 수립하고, 센터를 통해 운영 가이드라인 및 피난소 

등에 대한 지원 도구를 정비해나가고 있음

다. 재해정보의 전달

재해 발생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의 하나가 피해

자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언어 장벽의 해소로 통상적

인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평이한 일본어와 외국어 구사 

능력만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 주민의 국적에 

따른 표현 능력, 문화나 습관의 차이를 근거로 한 커뮤

니케이션 능력의 불충분성을 고려하여 정보전달 수단

으로서 다언어화나 통역을 확보하는 한편, 미디어와

의 협력⋅연계 등 보다 전문화된 정보전달 대책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스스로가 이러한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례 3: 센다이 국제교류협회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

후 센다이시 지역 내에 재해다언어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와 관계기관의 협력

을 통해 다언어에 의한 정보발신과 전화 상담, 피난소 

순회, 대사관 및 미디어 대응 활동을 실시하였음. 이 과

정에서 정보의 제공은 인터넷, 라디오, 피난소 순회 중

에 실시하였으며, 대학이나 NPO 등 단체의 원격지원을 

통해 집중되는 다양한 번역자료를 분산⋅협력하여 부족

한 언어 및 통역 사무를 처리함

라. 대피소 등에 있어서의 지원

대피소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언어 장

벽의 해소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화나 관습의 차이를 고

려하여 상호간 문화⋅관습⋅종교적 차이 등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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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별적인 

조치를 위한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보다 대피소 운영 

인력의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

구된다.

사례 4: 일본 나가오카시는 니가타 지진 당시 교훈을 살

려 시와 사회복지협의회와 NPO의 3자 간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동일본 대지진 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NPO 법

인을 배치해 백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단체를 서

로 연계해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물자요청(가령, 기저귀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

마. 안부의 확인과 정보제공

일본 지역방재계획 상에서는 안부정보 등에 대해 종

래 방송사업자나 경찰, 의료기관, 지방정부 등이 각각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재해 시 외국인의 안부 확인

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재해 시 피난한 주민

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사전

에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언어 장

벽의 해소와 안부확인 시스템, 해외로의 재해 정보 전

달을 구축해나가는 것을 주요한 시책 방향으로 제시하

고 있다.

바. 방재학습

본 연구에서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방재학습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대상의 재해대응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보

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스스로가 방재의식

을 높이기 위해 입국관리국이나 지방정부 외국인등록 

창구, 숙박시설 및 학교 등을 연계한 방재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학습 제공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일본은 단지 행정정보만으로 외국인 주

민의 재난대비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일본인 주민

과 함께 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별도의 지역방재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주거지구나 

외국인 학교 등에서 실천형의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한

편, 방재훈련의 참가 촉진을 위한 연구 확대 등을 고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즈오카현의 경우 외국인이 

일하는 장소에서의 방재⋅방화교육을 실시 하거나 일

부 NPO 단체 등이 아동을 대상으로 ‘카엣코’라고 불리

우는 물물교환 시스템을 통한 방재워크숍 등 지역의 외

국인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3. 정책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공생 정책의 추진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일본 총무성 연구보고회의 2007년 및 2012

년 연구보고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한 정책과제 

및 일부 사례를 함께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과는 다소 구분되나, 광의적 관점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사점을 갖는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특성상, 이에 따른 재난안전정책의 

내용과 교육훈련 지원정책이 일본 전체의 대표성을 갖

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그 내용적 특성은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첫째,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

근은 한국사회의 흡수 또는 사회통합 등의 관점에 앞서 

이들 다문화가족이 갖는 언어⋅문화⋅관습⋅종교 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취약계

층으로서 다문화가족이 갖는 특별한 어려움을 이해하

는 중요한 기초가 되며, 이를 반영한 재난지원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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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전체를 재난취약계층의 단일한 그

룹으로 다루기보다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

에서 방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으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밝힌 바와 같이 우

리나라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지원 정

책 및 교육훈련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을 일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고

령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다른 재난취약계층 그룹과

의 중복적 위치에 처하는 외국인과 일반인과 역량의 차

이가 없는 외국인(가령, 성인 남성 등)의 차별적 정책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재역량에 대한 고려는 정책개

발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재난안전 관점에서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해

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다. 일본은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해다언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해당 국가의 문화⋅관습⋅종교적 차이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연계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비

록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

영이 되고 있으나, 재난안전에 대한 독립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가 이들 센터

와 연계해 소방안전 원어민 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이를 보다 

다양화⋅다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난안전교육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의 설정과 방법의 강구이다.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을 비

롯한 외국인 주민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

부 외국인 주거지구나 외국인 학교 등 외국인 주민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방재교육 및 훈련을 다양한 형태

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향후 다문

화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의 다문화 가족과 재

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한국사회

의 다문화 가족 실태를 고려한 재난안전교육의 발전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속에서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의 정책방

향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

인과 달리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적, 정

신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

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문화⋅관습⋅종

교적 차이로 인해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재난취약계

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

난안전지원체계의 정비와 재난안전교육 정책이 요구되

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 국가로 진

입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연간 10% 내외로 증가하

는 등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전체 국민의 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무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

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툴 수 없으며, 다

문화가족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

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 대책의 정

비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례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안전정책에 있

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언어⋅문

화⋅관습⋅종교 등의 특수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배려

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전체

를 재난취약계층의 단일한 그룹으로 다루기보다는 내

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방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으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다. 넷째, 재난안전교육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방법의 강구이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다문화 현상에 기초하여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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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공생 정책

과 재난안전지원체계 및 교육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거

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을 발굴하

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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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개선방안

-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인과 달리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

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
문화⋅관습⋅종교적 차이로 인해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재난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지원체계의 정비와 재난안전교육 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례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안전정책에 있어

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언어⋅문화⋅관습⋅종교 등의 특수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배려의 필요성, 둘째, 다문화가족 전체를 재난취약계층의 단일한 그룹으로 다루기보다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방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으로서 다루고 있다

는 특수성의 고려, 셋째,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성, 넷째, 재난안전

교육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방법의 강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가족, 재난취약계층, 재난대비, 재난안전지원체계, 재난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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